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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부위원장 포함) 증원

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하며, 상임위원이 겸임하지 않는 사무처

장 1명을 두도록 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6

억 9,100만원(연평균 7억 3,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665 680 696 713 729 3,483 697

임차료 및 관리비 16 16 17 17 17 83 17

시설공사비 45 - - - - 45 9

자산취득비 80 - - - - 80 16

합 계 806 696 713 730 746 3,691 738

주: 1. 향후 실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변동 및 사무공간 마련 상황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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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수반요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

로 함(제1항)

※ 상임위원 증원(현행 위원장 포함 2명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5명)

의무규정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함

(제2항)

2 안  제17조(사무처)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제2항)

※ 상임위원이 겸임하던 사무처장의 겸임 규정 삭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

회 구성 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 안  제17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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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부위원장 포함) 증원

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하며, 상임위원이 겸임하지 않는 사무처

장 1명을 두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현행 개정안

소속 국무총리 국무총리

위원회 구성

◦위원장(차관급) 1명

◦상임위원(1급) 1명

◦비상임위원 7명

*상임위원이 사무처장 겸임

◦위원장(차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1명

◦상임위원(차관급) 3명

◦비상임위원 4명

◦사무처장(1급) 1명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표 2] 개정안 주요 내용 

❑ 인건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

침」(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등을 적용하여 추계

◦ 조직변동에 따른 비서진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

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적용1)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

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 3.)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2.4 2.4 2.4 2.4 2.4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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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상임위원 3명(부위원장 포함) 증원 및 상임위원 직급 상향, 상임위원이 

겸임하던 사무처장의 겸임규정 삭제 등(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안 제

17조제2항)  

가. 인건비

◦ 인건비는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에서 현행 인건비(기준선) 소요액을 

차감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등의 구성인원 및 직급은 다음과 

같음 

－ 위원장(차관급) 1명/부위원장(차관급) 1명/상임위원(차관급) 3명/비상임위원 4명/

사무처장(1급) 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

　 인원수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장(차관급) 1 175 179 183 188 192 917

부위원장(차관급) 1 175 179 183 188 192 917

상임위원(차관급) 3 525 537 550 563 577 2,752

비상임위원 4 46 48 50 51 53 248

사무처장(1급) 1 152 155 159 163 167 795

합계 10 1,072 1,098 1,125 1,153 1,181 5,630

주: 1.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의 차관급 및 1급의 ‘연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직책수행경비’를 기준으로 연도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2. (비상임위원) ’24년 집행 기준인 ‘안건검토비(55백만원) + 회의수당(19백만원) + 여비(1백만원)’를 인원

수(7명)로 나눈 금액에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총 인건비 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 5 ―

◦ 현행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 등의 구성인원 및 직급은 다음과 같음 

－ 위원장(차관급) 1명/ 상임위원(1급) 1명/ 비상임위원 7명

   ※ 현행법에 따라 상임위원이 사무처장 겸임

◦ 현행 위원회 인건비를 개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계

　 인원수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장(차관급) 1 175 179 183 188 192 917

상임위원(1급) 1 152 155 159 163 167 795

비상임위원 7 80 83 87 90 93 434

합계 9 407 418 429 440 452 2,146

주: 1.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의 차관급 및 1급의 ‘연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직책수행경비’를 기준으로 연도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2. (비상임위원) ’24년 집행 기준인 ‘안건검토비(55백만원) + 회의수당(19백만원) + 여비(1백만원)’를 인원

수(7명)로 나눈 금액에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3. 현행법에 따라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어 사무처장 인건비는 제외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현행 기준 위원회 총 인건비 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 추계 결과, 인건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억 

8,300만원(연평균 6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소요－현행 인건비(기준선)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개정안 인건비(A) 1,072 1,098 1,125 1,153 1,181 5,630 1,126

현행 기준 인건비(B) 407 418 429 440 452 2,146 429

추가재정소요

(C=A-B)
665 680 696 713 729 3,483 6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5]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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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사무실 증가면적에 현 청사의 2025년 기준 임

차료 및 관리비 단가 59,000원/㎡ 적용

◦ 사무실 증가면적은 개정안에 따른 사무실 면적에서 현행 사무실 면적(기준

선)을 차감하여 추계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참고

◦ 사무실 증가면적 264㎡에 임차료 및 관리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

－ 이때,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직위 계급별 인원 단위면적 합계 면적

개정안에 따른 사무실 면적

위원장 차관급 1 99 99

부위원장 차관급 1 66 66

상임위원 차관급 3 66 198

사무처장 1급 1 66 66

소계(A) 429

현행 사무실 면적

위원장 차관급 1 99 99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
1급 1 66 66

소계(B) 165

사무실 증가면적(C=A-B) 264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및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

준”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개정안에 따라 증가되는 사무실 면적

(단위: 명, ㎡/명, ㎡)

◦ 추계 결과,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300만원(연평균 1,700만원)으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임차료 및 관리비 16 16 17 17 17 83 17

[표 7]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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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는 사무실 증가면적에 시설공사비 단가 169,000원/㎡2) 적용

－ 169,000원/㎡ × 264㎡ = 44,616,000원

－ 시설공사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

◦ 시설공사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0만원(연평균 900만원)으

로 추계됨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시설공사비 45 - - - - 45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8] 시설공사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라. 자산취득비 

◦ 타 부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보화기기 5백만원, 가구 및 집기류 15백만원 

등 20백만원 소요 가정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

◦ 자산취득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으

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자산취득비 80 - - - - 80 16

[표 9]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현 청사 이전(2021년) 시 시설공사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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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부위원장 포함) 증원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이 겸임하지 않는 사무처장 1명을 두

도록 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6억 9,100만원(연

평균 7억 3,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665 680 696 713 729 3,483 697

임차료 및 관리비 16 16 17 17 17 83 17

시설공사비 45 - - - - 45 9

자산취득비 80 - - - - 80 16

합 계 806 696 713 730 746 3,691 738

주: 1. 향후 실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변동 및 사무공간 마련 상황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9 ―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